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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80여 년 간 유지되어 온 규칙 기반의 글로벌 경제 질서가 흔

들리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무역질서를 주도하였던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였

고, 주요국을 중심으로 자국 내 제조 기반을 재건하고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의 산업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보편관세, 상호관세와 같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이를 포함

하는 대외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

내 산업이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WTO 체제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공급망 위험이 커

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외 의존도가 높아 예측 가능한 통상질서를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에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규칙 기반 무역질서에 힘입어 고

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는데, 이러한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는 무역, 투자, 공급망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은 본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 배경과 향후 전

개 양상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전략적 방향성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가 글

로벌 경제 질서의 대전환기에 우리나라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점검하고, 우리나라의 

중장기 대외 경제전략을 수립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7월

국회미래연구원장 김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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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80여년 간 지속되었던 자유주의 무역 질서가 쇠퇴하면서 

글로벌 경제 질서가 빠르게 전환

∙ 규칙에 기반한 자유주의 무역 질서를 주도하였던 미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 이래 

본격적으로 기존의 질서에서 이탈

- 통상정책의 측면에서는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였으며, 이후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추진

∙ 글로벌 경제 질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대

- 미(美)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불확실성과 혼란이 증대

- 중장기적인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를 둘러싼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경제 질서의 전환에 대한 중장기적 대비가 필요

∙ 우리나라는 높은 대외 의존도로 인해 규칙 기반의 안정적인 대외 경제 환경 필요

- 글로벌 경제 질서의 전환 및 이와 관련한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

2  글로벌 경제 질서 전환

 미국은 세계화의 충격(“China Shock”)을 계기로 보호무역주의로 선회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인해 미국 내 제조업이 쇠퇴하고 장기화된 실업이 발생하는 

등 노동시장에 어려움이 발생

- 노동자 보호와 제조업 재건이 정책 담론의 중심으로 부상

- 기존의 정치권이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자유무역에 과도하게 집착한 결과 

미국의 제조업이 쇠퇴하고 중산층이 붕괴했으며 미국이 다른 국가들로부터 

착취당했다는 인식이 확산

∙ 관세 인상 등 보호무역주의가 세계화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한 

근거는 부족

- 대(對)중 관세 인상 등 보호무역주의는 경제적 해법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해법

- 여러 실증분석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의 대(對)중 관세는 

유의미한 고용 변화, 리쇼어링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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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확산

∙ 과거에는 산업정책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맥락에서 다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산업정책이 논의되는 추세

-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등이 대표적인 사례

∙ 미국 등 주요국이 적극적인 산업정책으로 전환하는 배경에는 WTO 체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반영

-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오랫동안 중국에 보조금을 포함한 산업정책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 중국 정부는 보조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였으며, 이는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조선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중국 기업의 시장 잠식으로 연결되며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위기감 고조

∙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정책 논의의 특징적 요소 중 하나는 자국 내 첨단산업 제조업 

기반의 재건 및 구축

- 미국 등 선진국이 부가가치가 높은 연구개발(R&D)에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제조는 해외로 이전하였던 과거의 양상과 확연한 차이

- 지정학적 갈등에 따라 공급망 안정성 및 회복탄력성 등 경제안보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가 반영

-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은 실제로 상당한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영향

3  트럼프 행정부와 글로벌 경제 질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부과와 유예를 반복하면서 글로벌 경제 

질서에 혼란을 초래

∙ 대(對)미 무역흑자만을 고려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통적인 동맹국 

(우방국)들과 외교적 갈등

- 동맹국(우방국)과 적대국의 구분 없이 관세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럽연합 등 전통적으로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협력하였던 동맹국들의 반발 초래

-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는 매우 자의적이고 이론적 근거가 없으며 사실상 대(對)미 

무역흑자만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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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으로부터의 공급망 디리스킹이 전략적 대안으로 부상

∙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

- 관세의 부과와 철회가 반복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하락하고 

있으며 관세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

-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1심 재판부가 상호관세 등 IEEPA에 근거한 

관세의 철회를 선고하였으며 보고서 작성 시점에서 항소가 진행 중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

∙ 미국과 중국 간 지정학적 갈등이 증폭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

- 한때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각각 145%, 125%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간 무역이 단절될 위기가 발생

-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협상 과정에서 개별 국가를 압박하여 동맹국(우방국)을 

중심으로 통상 블록을 형성하여 중국을 견제할 가능성이 제기

∙ 미국 외 국가들이 미국 중심의 질서에서 벗어나 통상질서를 재정립할 가능성 제기

-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WTO 체제가 더욱 빠르게 쇠퇴하는 가운데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을 중심으로 규칙 기반 무역질서를 재건할 필요성 증가

-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한 역내 경제 통합의 중요성이 부상

4  시사점

 글로벌 경제 질서의 전환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비가 필요

∙ 역내 경제 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수출 시장을 더욱 다변화하고 규칙에 기반한 

통상질서 재정립과 안정적인 대외 경제환경을 조성할 필요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 등 다양한 역내 경제 

통합을 시도함으로써 주변국들과 거대한 경제 블록 형성하고 이를 통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한편 공급망 위험을 완화

- 유럽연합, 일본, 동남아 국가 등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규칙에 기반한 통상질서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향후 안정적인 대외 경제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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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서론

연구의 배경 ∙ 3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80여년 간 지속되었던 자유주의 무역질서가 쇠퇴하고 있다.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자국 제조업의 공동화와 이로 인한 노동 시장의 어려움을 경험

한 주요국은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통해 자국 시장을 보호하고 막대한 보조금을 

동원하는 산업정책을 통해 자국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과거에는 산업정책이 

주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면, 최근

의 산업정책은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과 같이 자국의 제조업 기반을 재건하거

나 공급망의 안정성을 증진하고 첨단산업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산업정책과 차이가 있다.

미･중 기술패권경쟁으로 대표되는 지정학적 갈등은 기존 질서가 쇠퇴하는 중요한 요

인임과 동시에 글로벌 경제질서의 불확실성과 공급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미･중 무역전쟁을 계기로 본격화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1) 바이

든 행정부를 거치며 미국과 주요 선진국을 주축으로 하는 자유주의 진영과 중국 및 러

시아를 주축으로 하는 권위주의 진영 간의 대결 구도로 확대되었다.2)3) 이러한 지정학

적 관점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공급망 의존도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한 디리스킹(de-risking), 전략

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생산 시설을 자국으로 

되돌리는 리쇼어링(reshoring), 공급망을 우방국 중심으로 재편(다변화)하는 프렌드쇼

어링(friend-shoring)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보조금 등 중

국의 경제정책(산업정책)을 비시장 관행(non-market practice)이라고 비판하였으나 

최근 이들 선진국의 경제정책에는 그동안 비판하였던 중국의 산업정책 요소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Froman, 2025).4) 이는 제2장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중국이 산

1) 다만, 중국의 부상과 함께 양국 간 갈등은 이전부터 이어져왔으며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확산되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선언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2) 다만, 위 서술이 전 세계가 두 진영으로 양분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인도는 미국의 대(對)중 견제의 중요한 

축인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에 포함되어 있으나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러 경제제재에 비협조적

이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된 브릭스(BRICS)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3)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대(對)러 제재는 러시아가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를 높이면서 양국이 

더 밀착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양국 간 관계에서 중국이 점차 우위에 서고 있으며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4) 다만, Boullenois, Kratz, and Rosen(2025)는 보조금 및 기타 수단을 통한 중국의 시장 왜곡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심각

하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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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정책을 통해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높이면서 선진국에서도 첨단산

업을 중심으로 자국 내 제조 기반을 재건 또는 확장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다. 중국의 산업정책에 따른 과잉설비(overcapacity) 문제는 자국의 수요를 훨씬 상회

하는 수준의 생산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매우 낮은 가격의 수출로 이어져 다른 국가

의 산업(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규칙에 기반한 무역질서의 성립을 주도하였으며 이후 

80여 년간 이러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미국의 대외정책을 

규정하게 되면서 미국은 이러한 자유주의 질서의 쇠퇴를 주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

부가 동맹국을 경시하며 일방주의적인 대외전략을 구사하는 반면 바이든 행정부가 상

대적으로 동맹국을 중시하고 일정 부분 이들과 전략적인 협력 체계를 구성하였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으나 큰 틀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이러한 미국의 대

외정책 기조의 변화로 인해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글로벌 통상질서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보편관세, 상호관세 등 2025년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근래에 유례가 없는 수준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야기하면서 통상질서의 혼란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규칙 기반의 글로벌 경제질서를 유지하는 주축이었던 

미국이 이러한 질서에서 이탈하는 상황에서 유럽연합 등 주요국이 이를 지켜낼 수 있

을지는 미지수이다.

최근 글로벌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은 두 가지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첫번째 측면은 미(美)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혼란이다. 

반복되는 관세 부과 발표 및 유예는 그 자체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으며,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개별 관세 정책 발표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 미국의 주가지수, 기존의 양상 및 예측과 다르게 움직이는 미(美) 달

러화 및 국채 시장은 이러한 혼란을 여실히 보여준다.5)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

(reciprocal tariff)는 이후 90일간 유예된 후 각국과 개별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고서 작성 시점(2025년 6월 중순)을 기준으로 이러한 개별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6) 특히, 미국과 중국은 상대방에 

대해 각각 145%, 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사실상 양국 간 무역이 불가능해지는 

수준까지 대립하였다가 5월 12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90일 간 관세를 각각 30%, 

5) 미(美) 국채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져왔고, 따라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국채의 가격이 상승(금리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으나 미국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면서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국채의 가격이 동시에 하락(금리가 상승)

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6) 미국과 영국 간 합의로 미루어볼 때 10%의 보편관세는 협상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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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로 인하하고 구체적인 협상에 돌입하면서 글로벌 무역을 둘러싼 긴장이 다소 완화

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다.

두번째 측면은 중장기적인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를 둘러싼 불확실성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큰 틀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

지만, 이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등 기존의 규칙 기반 글로벌 경제 질서를 선호하는 일군의 국가들이 대안적

인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기존의 

WTO 체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인지, 첨단산업 공급망을 둘러싼 주요국 간 경쟁과 협력이 어떠한 양상

을 보일 것인지 등에 대해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으로 인해 미국으로의 투자와 미국의 경제적 번영의 기반이 되었던 제도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불확실성과 혼란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7)

우리나라는 규범에 기반한 통상질서를 바탕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지금

도 무역의존도가 높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대외 경제환경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와 이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은 우리나라에 매우 부정적인 충격으로 작용한

다. 일시적인 무역 질서의 혼란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지

면서 이러한 혼란과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사안의 심각성을 

더한다. 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이러한 불확실성과 혼란의 중심에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의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와 같이 미국은 자국으로의 펜타닐 유입8), 불법 

이민 등 무역과 무관한 사안을 문제삼아 관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무역 불균형 해소 

등을 명목으로 WTO 규범에 어긋나는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수년 전부터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중국의 산업정책과 관련한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과잉설비(overcapacity) 문제는 다른 국가

의 제조업에 위협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

고 미국이 WTO 체제에서 이탈하는 가운데 많은 국가들은 중국의 시장 왜곡으로부터 

자국 경제를 보호하는 동시에 규칙 기반 무역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떠

안게 되었다(Boullenois, Kratz, and Rosen, 2025).

대외 의존도가 높을뿐만 아니라 미･중 양국과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나라 역시 급변하는 대외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WTO 체

7) 대외적인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산업정책의 일관성 역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은 보고서 

작성 시점(2025년 6월 중순)을 기준으로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예산 조정안(budget reconciliation)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미국 내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와 관련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는 동 법을 계기로 미국 내 청정에너지 산업에 투자를 감행한 

해외 기업들에게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미 계획되었던 투자 일부가 취소되고 있다.

8)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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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서 이탈하고 있으나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중장기적 전략의 불확실

성은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더한다. 예를 들어,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모두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였으나 정도의 차이(디커플링 또는 디

리스킹)와 방법론적인 차이(관세 정책에 치우친 일방주의 또는 산업정책 등 다양한 수

단과 함께 동맹국과의 전략적 공조 추구)를 가지고 있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략적 

기조는 아직 모호하며 관세 정책과 관련하여 주요 각료마다 다른 목표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보고서 작성 시점(2025년 6월 중순)에서 무역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베선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은 동맹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적 

목표(“encirclement strategy”)를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irishanka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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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본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 주요국의 산업지원 정책의 양상, 그리고 최근 

미(美)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경제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중장기 대외 경제전

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글로벌 경제 질서는 통상(무역)정책과 산업정책

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를 통해 제조업 리쇼어링을 추진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9) 통상정책과 산업정

책은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가 변화하게 된 배경과 양상을 살펴

본다. 주요국이 모두 자국 우선주의로 선회하였으나 최근의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는 

미국이 주도한다고 보아서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미국은 경제적 규모, 군

사력(안보), 정치적 영향력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에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국가이며 시장 개방, 

2001년 WTO 가입 등을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에 본격적으로 편입되었으나 비시장경

제(non-market economy)의 양상이 강하게 나타나며 오래전부터 WTO 규범에 어

긋나는 관행으로 비판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과 관련한 논의에서 부차적으로 논

의한다. 한편, 유럽연합의 경제 규모는 중국과 비슷하며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 질서에

도 큰 영향력을 갖지만, 대체로 규범에 기반한 기존의 글로벌 경제 질서 유지를 추구한

다는 점과 회원국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사 결정이 다른 국가들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역시 부차적으로 논의한다.10)

이를 위해 먼저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게 된 배경과 경과를 분석한 후 최근 

나타나는 주요국 산업정책의 특성을 살펴본다. 이는 WTO 체제가 점차 쇠퇴하는 가운

데 주요국이 미래의 경제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주요 첨단기술 산업을 중심

으로 지원을 강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WTO 체제가 쇠퇴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들과의 분쟁 가능성을 고려한

다면 다른 국가들의 산업정책 요소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9) 다만, 이러한 전략이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데,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미국의 제도적 안

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가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10) 한국, 일본,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경제 규모 등으로 미루어볼 때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를 주도하는 축으로 부상하기 

어렵다고 보아 논의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 국가는 유럽연합과 협력하여 규범 기반의 글로벌 경제 질서를 지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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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및 이러한 정책이 향후 글로벌 경제 

질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중장기적인 미국의 대외 경제정책 및 이를 둘러싼 불

확실성, 진영화 및 블록화 가능성, 규범 기반의 국제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유럽

연합 등 주요 선진국의 협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질서의 변화와 영향을 전망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정리하고 글로벌 경제 질서의 중장기적 변화 

및 우리나라의 전략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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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상기조의 변화

1. 논의의 배경

그림 2-1  미･중 무역전쟁 이후 관세의 변화

출처: Bown(2025)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에는 보호무역주의로의 선회에 대해 다소 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다.11)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미국의 통상기조 변화는 기정사실화되

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對)중 관세이다([그림 2-1]). 미국의 대(對)중 관

세와 중국의 대(對)미 관세는 2018년 7월 무역전쟁 발발 후12) 1단계 합의(phase one 

11) 본 절은 박성준(2024)의 내용 일부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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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발효 시점(2020년 2월)까지 관세의 크기와 범위 측면에서 모두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는 이

러한 대(對)중 관세에 대해 비판하였으나 당선 이후에는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이를 그

대로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기 말기에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일부 제품에 

대한 대(對)중 관세를 급격히 인상하였다.

미국의 통상기조 변화는 기업들의 대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무역전쟁 이전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국가별 수입액 변화를 살펴보면, 대(對)중 무역전쟁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에 대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중국 외 국가로부터의 수입과 비교할 때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2022년 중반 이후로는 무역전쟁 관세가 적용

되지 않는 품목에까지 이러한 경향이 확대된다([그림 2-2]). 이와 관련하여 Haberkorn 

et al.(2024)의 연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대체 탄력성이 높아짐을 보였고, 이러한 양

상이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양상과 상응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 연구에서는 무역전

쟁 초기에는 관세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이 관세로 인해 높아진 비용을 감수하면서 중국 기업과의 공급선을 유지하

였으나, 관세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됨에 따라 공급선 변화를 가속화

하였다고 해석하였다.

그림 2-2  미･중 무역전쟁 관세 적용에 따른 수입액 변화

자료: 박성준(2024).

12) 무역전쟁 발발 시점은 Bown(2021)의 연구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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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공통된 통상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4년간 

무역대표(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를 역임한 라이트하이저

(Robert Lighthizer)가 미국의 통상정책을 자신의 철학에 따라 재구성하였고, 이후 바

이든 행정부에서 역시 4년간 무역대표를 역임한 타이(Katherine Tai)가 이를 이어나

갔다는 평가(Alden, 2024)를 받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Alden(2024)은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가 미국을 규칙 기반의 다자간 무역 체제로부터 이탈시키고 

보다 강경한 국가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였다고 보았다.

타이(Tai) 전 무역대표는 2024년 6월 미국의 싱크탱크인 Atlantic Council과의 대

담에서 무역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의 필요성, 이전과는 다른 대외 환경에 

대한 인식, 무역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불균등한 분배 문제 등에 있어서 자신과 라이

트하이저 전 무역대표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Atlantic Council, 

2024). 이는 주요 우방국과도 마찰을 빚을 정도로 일방주의적 정책을 추진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주요 우방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추구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행정부 모두 통상기조 변화의 필요성 자체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2. 세계화의 충격

미국에서 세계화의 충격은 이른바 “China Shock” 담론으로 대표된다. 이는 중국과

의 교역 확대로 인해 미국의 제조업이 쇠퇴하고 이에 따라 장기화된 실직 등 노동시장

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촉발되었다는 논의이다. 이러한 담론은 미(美) 정치권에도 큰 영

향을 미쳐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보호무역주의로 선

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미국과 중국 간 교역은 중국이 경제를 개방하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0

년에 미 의회가 중국에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PNTR)를 부여함으로써 중국과의 무역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중국이 2001년

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양국 간 무역이 더욱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과

정에서 수입 경쟁산업을 중심으로 미국의 제조업이 쇠퇴하고 장기화된 실직이 발생하

였는데, Autor, Dorn, and Hanson(2013, 2016)은 이러한 현상(“China Shock”)을 

다룬 대표적인 연구이다. 주목할 점은, 중국과의 무역으로 인한 실업이 장기화되고 이 

중 일부는 노동 시장에서 이탈하는 등 중국과의 교역으로 인해 충격이 발생했을 때 기

존의 통념과는 다르게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조정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후 Caliendo, 

Dvorkin, and Parro(2019), Jakubik and Stolzenburg(2021) 등의 후속 연구가 이

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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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교역으로 인한 실업의 규모는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다. Autor, Dorn, 

and Hanson(2013)의 연구는 1990년부터 2000년, 2000년에서 2007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데, 첫 번째 기간에 발생한 실업의 규모는 약 54만 8,000명(전체 제조업

에서 발생한 실업의 16%), 두 번째 기간에 발생한 실업의 규모는 약 98만 2,000명(전체 

제조업에서 발생한 실업의 26%)으로 추정하였다. Autor, Dorn, and Hanson(2016)

의 후속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실업의 규모를 추정

하였는데, 동 연구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제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약 98만 5,000

명의 실업이 발생하였고, 이를 서비스업까지 확대하면 실업의 규모가 200만 명을 넘어

선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Caliendo, Dvorkin, and Parro(2019)의 후속연구에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한 실업의 규모는 약 55만 명(전체 

제조업에서 발생한 실업의 16%)이다. 이는 Autor, Dorn, and Hanson(2013)의 연

구에서 추정한 실업 규모의 약 56%에 해당한다. Jakubik and Stolzenburg(2021)의 

연구에서는 Autor, Dorn, and Hanson(2013)의 연구에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를 대상으로 추정한 제조업 실업의 규모가 약 32% 정도 과장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으로는 “China Shock” 담론이 과장되었거나 잘못되었다는 비판도 제시된다.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논거는 다양하다. 첫째,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Autor, 

Dorn, and Hanson(2013, 2016)의 연구 이후에 발표된 일부 후속 연구에서는 중국

과의 교역에 따른 실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게 추정된다. 둘째, 제조업의 쇠퇴는 경

제가 고도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중국과의 교역 확대가 미 제조업 

쇠퇴의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견해이다(Caliendo and Parro, 2023). 중국과의 교역

으로 인해 쇠퇴한 제조업은 주로 저숙련 노동 위주의 사양산업이었다(Autor, Dorn, 

and Hanson, 2013, 2016). [그림 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 제조업 고용 비중

은 1950년대 이래로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나 중국과의 교역과 관계없이 이어져왔다. 셋째, 중국과의 교역으로 인해 제조업 일

자리가 감소한 대신 연구개발(R&D), 경영(management), 운송(transportation), 물

류(warehousing) 등 서비스 부문 일자리가 증가하였다(Bloom et al., 2024).다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지역 및 산업과 일자리가 감소한 지역 및 산업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Handley(2025)는 “China Shock”의 서사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초래한 세부적인 효과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전체적인 맥락을 도외시한 채 대중적

인 담론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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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미국의 제조업 고용 비중

출처: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중국과의 교역으로 인해 미국에서 발생한 경제적 충격의 정확한 규모와 영향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과의 교역 확대가 전체적으로

는 미국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이러한 현상은 오랫동안 자유무역이 옹호를 받아왔던 이유이기도 하지만, “China 

Shock” 담론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장기화된 실업 등 노동자 계층의 어려움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Blinder(2019)는 경제학에서는 더 많은 소비를 궁극

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노동은 소비를 위한 수단으로 보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지만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중은 경제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가 더 좋은 일자

리의 제공이라고 인식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경제학과 현실 간의 괴리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중국과의 교역 확대가 “좋은 일자리”를 파괴하였다는 인식이 확대

된다면 자유 무역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게 된다.

3. 세계화의 충격이 미(美) 정계에 미친 영향

“China Shock”으로 대표되는 세계화의 충격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Rodrik, 2021; The Wall Street Journal, 2024). 트럼프 대통령은 미

시간주, 위스콘신주, 펜실베니아주, 오하이오주 등 러스트벨트의 주요 경합 지역에서 

모두 승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당 역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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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바이든 행정부의 타이(Tai) 무역대표는 전임자인 라이트하

이저(Lighthizer)의 통상정책 기조를 이어받았다.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China Shock”으로 대표되는 세계화의 충격은 우파 포퓰

리즘의 부상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등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이다

(Rodrik, 2021). 아래에서는 세계화의 충격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Rodrik 

(2021)의 연구에서 제시한 개념적 틀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세계

화의 충격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

료를 살펴본다.

가. 개념적 모형(Rodrik, 2021)

Rodrik(2021)의 개념적 모형은 정책의 수요자인 유권자와 정책의 공급자인 정당/

정치인으로 구성된다. 세계화의 충격은 경제적 불안정으로 연결되고,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은 유권자와 정당/정치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선거 결과(포퓰리즘의 부상)로 이

어진다. 이러한 경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처음 두 가지 경로는 유권자를 통

한 경로이고 다른 두 가지는 정당/정치인을 통한 경로이다.

첫 번째 경로는 세계화의 충격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이 유권자 개인의 정책적 선

호에 영향을 미쳐 포퓰리즘 정당/정치인에 대한 투표로 이어지는 경로이다. 이는 경제

적 불안정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이다. 예를 들어, 무역으로 

인해 일자리가 위협을 받는 지역의 유권자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옹호하는 정당/정

치인에 대한 선호가 증가할 수 있다. 두 번째 경로는 경제적 불안정이 유권자의 문화

적･인종적 태도 및 사회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개인의 정책적 선호가 변

화하여 포퓰리즘 정당/정치인에 대한 투표로 이어지는 경로이다.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문화적･인종적 외부자(outsider) 또는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과거 번영

하던 시절의 문화와 가치에 대한 정치적 선호가 증가한다. 해당 경로에서 경제적 불안

정은 간접적인 선거 결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경로에서는 경제적 불안정이 정당/정치인의 정책을 변화시킨다. 예를 들어, 

무역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어려움을 마주한 정당/정치인은 무역이나 이민과 같은 문제

에 대해 비판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 네 번째 경로에서는 경제적 불안정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정당/정치인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유권자의 관심을 문

화적･인종적 이슈 및 사회적 정체성 문제 등으로 유도한다. 이 경우, 표면적으로는 문

화적･인종적 태도 및 사회적 정체성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계화의 충격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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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증적 분석

이러한 경로 가운데 유권자를 통한 두 가지 경로는 실증적으로도 여러 연구가 이루

어졌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을 분석한 Autor et al.(2020)의 연구는 무역에 

노출된 지역에서 우파 계열인 폭스 뉴스(Fox News) 채널의 시청률 증가, 양극화된 성

향의 기부 증가, 2008년 이후 공화당 의원 당선 확률 상승 등을 통해 수입 경쟁 심화가 

정치적 양극화로 이어졌음을 보였다. 동 연구에서는 공화당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백

인이 주류인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Autor et al.(2020)의 연구와 같은 기간

을 대상으로 하는 Ferrara(2023)의 연구에서는 중국과의 무역에 의한 충격이 무역소

수자(minorities)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및 자신이 속한 집단(in-groups)에 대한 우호

적인 태도로 연결되었고, 비히스패닉(non-Hispanic) 백인 남성이 이러한 변화를 주

도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Che et al.(2022)의 연구는 중국과의 교역에 노출된 지

역에서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정당의 후보에 대한 투표가 증가하였음을 보였다. 민주당

은 2000년대 초반까지 보호무역주의를 옹호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으나, 2010년대에는 티파티(Tea Party)가 부상함에 따라 이러한 지지세

가 약화되었다.

한편, Choi et al.(2024)의 연구는 중국과의 교역이 아닌 1993년의 북미자유무역협

정(NAFTA) 체결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지역에서 고졸 이하의 백인 남성 유권자를 중심으로 클린턴 당시 대통

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졌음을 보였다. 이는 앞서 논의한 Rodrik(2021)의 개념적 모

형이 “China Shock” 뿐만 아니라 보다 일반적인 세계화의 충격에도 적용될 수 있음

을 보여준다.13)

Rodrik(2021)이 제시한 개념적 모형에서 세계화의 충격이 정당/정치인을 통해서 

우파 포퓰리즘으로 이어지는 경로와 관련한 실증분석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트럼

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웠다는 점, 바이든 행정부의 타이

(Tai) 무역대표가 전임자인 라이트하이저(Lighthizer)의 통상정책 기조를 이어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세계화의 충격이 미 정치권의 대외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

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 세계화의 충격과 보호무역주의의 적절성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China Shock” 담론은 미(美) 정계의 대외 무역정책에 큰 영

향을 미쳤다. [그림 2-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에 미국은 대

13) 유럽연합, 영국 등 미국 외 다른 국가(지역)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Rodrik(2021)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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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중 관세를 급격히 인상하였고,14)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하지만, 

“China Shock” 관련 연구가 이러한 대외 경제정책을 지지하지는 않는다(Autor, Dorn, 

and Hanson, 2021; Jakubik and Stolzenburg, 2021)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의 충격에 대응하여 관세와 같은 무역장벽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논리는 언뜻 타당해 보이지만, 자동화나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한 논의와 비교해 본

다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15) 세계화의 충격으로 인해 실업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화나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 역시 노동력의 일부를 대체하여 실업

을 유발하며, 특히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에 미칠 파급력과 관련하여 

많은 우려가 제시되지만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자동화나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을 제한해

야 한다는 정책적 대안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유의미한 지지를 받지 못한다.16) 따라서, 

보호무역주의(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는 “China Shock”에 대한 정치적인 해법에 

가깝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한 Di Tella and Rodrik(2020)의 연구에 따르면 기술 변화

로 인해 노동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때보다 해외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충

격이 발생할 때 수입 제한에 대한 정책적 선호가 훨씬 높아지며, 반면 실직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선호는 낮아진다. 이러한 정책적 선호는 수입이 가난한 국가로부

터 이루어질 때 더욱 강해진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對)중 관세가 유의미한 고용의 

변화를 불러오지 못했지만 유권자들이 이를 정치적 연대로 해석하였고 동 관세로 보호

받는 산업이 위치한 지역에서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Autor et al.(2024)의 연

구는 이러한 정치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제시된 여러 실증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1기의 대(對)중 무역관세는 

의도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는 고용 측면에서 유의미한 개선

을 이끌어내지 못하였고(Autor et al.,2024; Caliendo and Parro, 2023; Flaaen 

and Pierce, 2024), 유의미한 리쇼어링(reshoring)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Freund 

et al., 2024; Flaaen and Pierce, 2024).17) 대(對)중 관세의 부담 역시 인상된 가격

을 통해 미국의 소비자(기업)에 전가되었다(Amiti, Redding, and Weinstein, 2020; 

14)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때 대(對)중 관세를 145%까지 인상하였고, 우리나라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역시 대폭 인상하

였다가 10% 수준에서 유예하였기 때문에 [그림 2-1]에 나타난 관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보이는 착시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역설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25년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와 보편관세(universal tariff)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15) 다만, 이를 위해서는 무역의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가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지원하

고 이로 인해 다른 국가의 기업이 경쟁력을 잃거나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 타국의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면 이와 관련한 

조치가 필요하다. 2024년 유럽연합이 수개월의 보조금 조사를 거쳐 발표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조치가 좋은 사례이다.

16)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노동력 대체 및 실업 문제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본 보고서의 범주를 벗어나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다.

17) 다만, 이는 단기적인 결과이며 장기적으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Flaaen and Pierce,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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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jgelbaum et al., 2020; Cavallo et al., 2021).18)

다만,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가 미(美) 정계의 담론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전 대통령 시기까지 미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수출 기회의 창출, 경쟁 

촉진, 소비자 물가 인하, 지정학적(전략적) 입지 강화 등 무역 자유화로 인한 편익이 일

부 국내 산업과 노동자들이 치러야 하는 비용을 상회한다고 판단하였다(Goodman, 

2024). 하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 무역대표 라이트하이저(Lighthizer)와 바이든 행정

부 무역대표 타이(Tai)가 모두 무역이 미국의 노동자 계층에 초래하는 위험을 강조

(Asdourian and Wessel, 2025)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역에 대한 미(美) 정치권의 

관점이 크게 변화하였고 보호무역주의가 지지를 받고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라

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는 미국의 대외 경제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평

가를 받으며, 타이 전 무역대표는 이러한 기조를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무역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서 두 사람이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보호무

역주의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게 미국 내에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중장기적으로 유지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18) 실증분석과 관련한 자세한 검토는 박성준(2024)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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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산업정책의 변화

1. 논의의 배경

트럼프 1기 행정부 이래로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주요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유럽연합의 반도

체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림 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산업 정책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였고(왼쪽 그림), Global Trade Alert(GTA)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정부의 시장 개입에서 산업정책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오른쪽 그림).

그림 2-4  산업정책의 빈도

자료: Juhász, Lane, and Rodrik(2024). 자료의 원 출처는 Juhász et al.(2023).

과거에는 산업정책이 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관련한 맥락에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산업정책이 논의되고 관련 정책의 입법 

및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그림 2-5]에도 나타나는데, 산업정책은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군에(왼쪽 그림), 또는 서유럽 국가와 OECD 장기 회원국(오른쪽 그림)

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최근의 산업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Juhász, Lane, and Rodrik, 2024).19)

19) [그림 2-4], [그림 2-5]에 사용된 데이터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해당 데이터는 Global 

Trade Alert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되었는데, 국가별 자료의 갯수는 해당 국가의 정책이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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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소득수준별 산업정책 빈도

자료: Juhasz, Lane, and Rodrik(2024). 자료의 원 출처는 Juhasz et al.(2023).

이러한 최근의 산업정책은 규칙에 기반한 기존 글로벌 경제질서와 상충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Boullenois, Kratz, and Rosen, 2025). 본 장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이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배경과 특징, 산업정책의 흐름, 관련 논의 등

을 경제안보 및 미･중 기술패권경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 중국의 산업정책이 미친 영향

중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토대로 미국에 맞서는 강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중

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둘러싸고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갈등

을 빚어왔으며, 현 시점에서도 이른바 과잉설비(overcapacity)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Froman(2025)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 등 주요국은 근래에 보조금을 포함하

는 적극적인 산업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경제 모델이 전기차를 비롯

한 녹색산업 등 다양한 첨단산업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이른바 대(對)중 관여(engagement) 정책

은 중국을 규칙에 기반한 글로벌 질서에 편입시킴으로써 중국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

다는 전제에 기반하였다.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에 보호무역을 지양하고, 외국인 투자

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보조금을 포함한 산업정책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노력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오히려 근래에는 미국이 보호무역주

의로 선회하고,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20) 보조금을 포함한 산업 지원 정

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Bown(2024)은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자료가 매우 투명하게 공개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고 지

적한다. 둘째, Juhasz, Lane, and Rodrik(2024)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산업정책의 횟수(빈도)는 산업정책과 관련한 부분

적인 특성이며, 따라서 횟수(빈도)만을 토대로 산업정책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20) 2018년 미 의회는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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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강화하는 등 미국의 경제 정책이 중국의 경제 정책으로 수렴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중국의 경제 정책을 모방하는 주된 이유는 중국이 국가의 

시장 개입을 통해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며, 이는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등 최근에 

주목받는 녹색산업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Froman(2025)은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가 글로벌 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

한다.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산업정책이 다시 본격화되기 이전에도 여러 국가들이 보

조금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전략적으로 산업을 지원하였다.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의 산업정책이 유독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중국의 산업정책이 그 규모와 범위 측

면에서 다른 국가들의 관행을 훨씬 넘어선다는 평가(DiPippo, Mazzocco, and 

Kennedy, 2022; Boullenois, Kratz, and Rosen, 2025; OECD, 2025)를 받기 때

문이다. 이는 시장 왜곡, 과잉생산(overpruduction), 덤핑(dumping) 등을 통한 중국 

기업의 시장 잠식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다른 국가의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

국 기업과 경쟁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Campbell and 

Doshi(2025)은 중국 기업은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해 경쟁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며, 그 배경에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다양한 산업에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태양광 산업의 경우, 

2010년대 초반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해 상당수 서방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잃고 

퇴출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McBride and Chatzky, 2019; Graham, 2019).22) 

첨단기술 산업 공급망과 관련하여 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핵심원자재 시장에

서도 이러한 비판이 제기된다. Allan(2025), Blakemore and Harmon(2025), 

Storey(2025) 등은 핵심원자재 시장에서 미국의 기업이 보조금을 지급받는 중국 기업

의 덤핑 행위로 인해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Storey(2025)에 따

르면 서방 기업의 영업마진(operation margin)이 20-30% 수준인데 반해 비교 대상

인 두 중국 기업의 영업마진은 각각 11%, 2%에 불과하다.

한편,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배터리 산업의 경우, 

중국 정부는 2016년부터 2019년 중반까지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의 제조사에 따라 

FIRRMA)을 통과시킴으로써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의 보조금에 힘입은 중국 

기업이 인수합병(M&A)을 통해 공격적으로 미국 기업의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침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inbound 

investment)뿐만 아니라 미국인의 해외 투자(outbound investment)에 대한 규제 또한 강화되는 추세이다.

21) 대표적인 사례가 반도체 산업이다.

22) 폰 데어 라이엔(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산업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3).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미국과의 통상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최근에도 글로벌 무역질서의 악용, 

비시장적 관행(nonmarket practices), 과잉 생산설비(overcapacity), 불공정한 보조금, 지적재산권 탈취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Atlantic Council,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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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보조금 지급 대상에는 

BYD, CATL 등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만이 포함되었다. Barwick et al.(2025)은 이러

한 정책의 결과 배터리 생산의 중심이 그 당시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던 한국과 일본의 

기업으로부터 중국의 기업으로 이동하였고, 이들 기업이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추정

하였다.23) 또한, 중국 정부는 11차(2006-2010년), 12차(2011-2015) 5개년 계획을 

통해 조선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이러한 정책 역시 중국의 국내 투자를 약 

140%, 국제 시장 점유율을 약 40%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처럼 증가한 글로

벌 시장 점유율 가운데 약 70%는 기존에 일본과 한국의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이전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Barwick, Kalouptsidi, and Zahur, 2025).

이러한 결과는 최근 OECD(2025)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Barwick et 

al.(2025), Barwick, Kalouptsidi, and Zahur(2025) 등의 연구가 특정 산업에 대해 

엄밀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면, 해당 연구에서는 OECD의 MAnufacturing Groups 

and Industrial Corporations (MAGIC)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산업

에 나타나는 양상을 제시한다. 동 데이터베이스는 14개의 핵심적인 제조업 분야에 포

함되는 기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482개 기업의 재무 자료를 바탕으로 세 가지 보조

금(직접 보조금(grants), 법인세 감면(corporate income tax concessions), 시장 금

리 이하의 차입금(below-market borrowings))의 규모를 추정한다. 기간은 2005년

부터 2022년까지이고,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기업은 본사를 기준으로 약 절반이 

OECD 국가의 기업이고 약 1/3은 중국의 기업이다.24)

OECD(2025)에 따르면, 보조금의 중간값(median)은 매출의 0.6% 수준으로 평균

적으로는 크지 않으나 일부 기업은 매출의 15%가 넘는 보조금을 수령하였는데, 산업 

기준으로는 알루미늄, 시멘트, 유리, 반도체에 집중되었고 지역적으로는 중국에 집중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2-6]에 표시된 바와 같이 표본 기업 대부분은 보조금에 

따른 국내외 시장 점유율의 변화가 적지만 일부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점유율 증

가가 발견되었으며, 특히 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기업은 대부분 중국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 향상은 특히 태양광 전지 및 모듈, 조선, 틍

신망 장비, 알루미늄 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은 서방 정부나 연구

자들이 주장하는 중국 산업정책의 목적성 문제와도 연결된다.

23) 다만, 중국의 배터리 산업의 발전이 전적으로 (차별적인) 보조금에 따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Barwick et al.(2025)의 

연구에서는 경험에 의한 학습(learning-by-doing)이 소비자 보조금의 효과를 증대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경험에 의한 학습 효과는 정부가 산업정책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4) 기업의 위치가 본사 기준이므로 다른 국가에서 제공한 보조금도 집계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국에 위치한 기업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하고 보조금 역시 대부분 중국 당국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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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보조금과 시장 점유율의 변화

자료: OECD(2025).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보조금은 구성 측면에서도 다른 국가들과 차이가 있다. 

DiPippo, Mazzocco, and Kennedy(2022)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은 

그 규모 면에서도 다른 국가의 크지만25), 구성 측면에서도 시장 금리 이하의 차입금

(below market credit)과 직접 보조금(direct subsidies)에 집중된 반면, 연구개발

(R&D) 관련 정부의 지원과 세졔혜택이 낮다는 특성을 보인다([그림 2-7]).26) 이는 산

업에 대한 지원이 연구개발(R&D)에 집중된 미국 등의 선진국과 대비되는 측면이다.27) 

이러한 산업 지원 방식 역시 서방의 연구자들이 중국의 산업정책을 비판한 요소이다.

25) 그림에서는 GDP 대비 정부 지원의 크기를 나타내었다. 중국의 GDP 규모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크기 때문

에 달러 또는 구매력 평가(PPP)를 기준으로 정부 지원의 크기를 비교하면 다른 국가와의 차이가 더욱 커진다. 또한, 전체적인 

정부의 지원 규모는 중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 브라질, 대만의 순서이다. 본문에서는 정부 지원 방식의 국가별 비

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GDP를 기준으로 하는 그림을 사용하였다.

26) DiPippo, Mazzocco, and Kennedy(2022)의 연구의 자료는 2019년 기준으로 OECD(2025)보다 오래되었지만 보조금

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을 세분화하여 구분하였다는 장점을 지닌다.

27) 중국에서 시장 금리 이하의 차입금 비중이 두드러지는 양상은 OECD(2025)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동 자료에는 보조

금의 목적은 수집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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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주요국 산업정책의 구조

자료: DiPippo, Mazzocco, and Kennedy(2022).

중국의 산업정책은 그 규모 및 구성 측면에서 미국 등 서방 정부와 정책 입안자, 연

구자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다음의 측면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Froman(2025)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경제 정책 역시 점차 중

국의 경제 정책으로 수렴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에서 잘 드

러나는데 동 법에서 규정한 지원의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제조 시설 및 설비에 대한 

보조금이 연구개발(R&D)에 대한 보조금 규모보다 훨씬 크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또

한, 유럽연합의 역내 전기차 산업 보호 및 배터리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중국의 기업들

이 유럽연합에 진출할 때 합작투자(joinv venture)를 강제함으로써 기술 및 노하우 이

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데(Fix and Crebo-Rediker, 2024; Froman, 

2025), 이는 과거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비판하였던 정책이다.28)

둘째, Barwick et al.(2025)의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는 

28) 중국은 일찍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전기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였고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였

다. 그 결과 중국은 전기차 생산에 있어 비용 상의 강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

연합의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의 전기차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이들의 노하우와 기술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보

다 자세한 사항은 Mazzocco and Sebastian(2023)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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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의한 학습(learning-by-doing) 효과가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

부의 산업정책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반면, Barwick, Kalouptsidi, and Zahur 

(2025)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업에 대한 산업정책은 배터리 산업과 마찬가지로 한국, 

일본 등 다른 국가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이전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유휴설비가 증가

하고 낮은 이윤이 발생하는 등 산업정책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중국

과 같은 규모의 산업 지원이 어렵다면 산업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3. 미국 내 산업정책의 변화와 특성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정책 논의의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는 자국 내 첨단

산업 제조업 기반의 재건 및 구축이다. 미국의 경우, 이와 더불어 중국에 대한 견제가 

산업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된다.29) 이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으로 대표되는 지정학적 

갈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공급망 안정성 및 회복탄력성 등 경제안보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가 산업정책에 반영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선진국이 비교우

위를 가지고 있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연구개발(R&D)에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부가가

치가 낮은 제조 과정은 생산비가 낮은 해외로 이전하였던 과거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가.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은 제조업 기반 재건 및 확충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이다.30) 미국은 설계 분야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2022년 기준 

전세계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의 38%를 창출할(Varadarajan et al., 2024) 정도로 팹

리스 분야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및 과학법을 통해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및 장비 도입에 39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였다([표 2-1]). 이는 

전체 예산(527억 달러)의 약 7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동 법안이 미국 내 반도체 제조 

기반 재건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31) 이와 별도로 반도체 제조 시설 및 장비와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는 25%의 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Investment 

Credit) 혜택이 적용된다.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첨단 반도체의 생산

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대만의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29) 유럽연합의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inerals Act, CRMA) 역시 사실상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한다는 점에서 

대(對)중 견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0) 아래의 내용은 동 법 가운데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of 2022)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31) 연구개발(R&D)에 배정된 금액은 110억 달러로 전체의 약 2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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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와 관련한 지정학적 위험이 거론되는데, 이는 양안 관계(兩岸關係)의 악화

로 인해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첨단 반도체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

려되기 때문이다.32)

표 2-1  반도체 및 과학법 예산 배분

분야 예산

CHIPS for America Fund (상무부) 500억 달러

    - 반도체 제조시설 및 장비     - 390억 달러

    - 연구개발(R&D)     - 110억 달러

CHIPS for America Defense Fund (국방부):

    국방 분야와 관련된 반도체 분야
20억 달러

CHIPS for America International Technology Security and Innovation Fund  

(상무부, 국방부):

    국제 정보통신기술 보안 및 반도체 공급망

5억 달러

CHIPS for America Workforce and Education Fund:

    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
2억 달러

합계 527억 달러

자료: 박성준 외(2023)를 참고하여 작성

다양한 첨단산업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 산업은 오래전부터 각국이 경쟁적으로 보조

금 등의 산업정책을 통해 지원해왔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빠르

게 변화하는(fast-moving)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자본이 요구되며, 경험을 통한 학습

(learning-by-doing)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제조 과정의 특성으로 인해 경제의 다른 

부문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질 수 있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이로 인해 각국은 연구개발(R&D), 제조시설 건설 및 장비 도입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

급하는 등 산업정책을 통해 자국 기업이 지속적인 선점효과(first-mover advantage)

를 얻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산업정책은 반도체 제조시설이 아시아 지

역에 집중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Bown and Wang, 2024). 반도체산업협회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SIA)의 추정에 따르면 미국과 주요 아시아 

국가(대만, 한국, 중국 등) 간 반도체 제조 비용 차이의 40-70%가 이들 국가의 보조금

에 기인한다(Varas et al., 2020).

32) 동 법에서 규정한 지원은 첨단(미세공정)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다. 범용 반도체(legacy chips)에 대한 지원 역시 규정되어 있

으나 규모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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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국가별 반도체 생산 가능 규모의 변화

자료: Bown and Wang(2024). 그림에 사용된 자료의 원출처는 Varas et al.(2020).

이러한 맥락에서 반도체 및 과학법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산업협회(SIA)에 따르면(SIA, 2025) 2000년 이후 100개가 

넘는 투자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총 규모는 5,000억 달러를 상회한다.33) 이로 인해 발

생하는 일자리는 반도체 산업에서 약 68,000개, 건설과 관련하여 122,000개를 비롯

하여 총 500,000개에 이른다. 미(美)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현재까

지 48개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32개의 기업에 약 325억 달러의 보조금(grant 

award)과 최대 약 58억 달러의 대출을 발표하였다. 전 세계 주요 반도체 관련 기업의 

투자를 살펴보면([표 2-2]) 대만의 TSMC가 1,6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여 66

억 달러의 보조금과 50억 달러의 대출을 받았고, 마이크론(Micron)이 1,27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여 약 64억원의 보조금(이 가운데 61억 달러 확정)을 받았으며, 

인텔(Intel)은 1,0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여 약 78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

다. 한편, 삼성전자는 37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였고 47억 450만 달러의 보조

금을 받았다.

33) 동 자료는 2025년 3월 7일까지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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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주요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투자

기업 총 투자 규모 보조금(CHIPS Grant) 대출(CHIPS Loan) 보조금 확정 여부 

TSMC 1,650억 달러 66억 달러 50억 달러 승인

Micron 1,270억 달러 63억 750만 달러 - 일부: 61억 달러

Intel 1,035억 달러 78억 달러 - 승인

Texas Instrument 470억 달러 16억 달러 - 승인

삼성전자 370억 달러 47억 450만 달러 - 승인

자료: SIA(2025).

이와 같은 대대적인 투자는 향후 미세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반도체 제조 분야

를 중심으로 미국의 입지를 크게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34) 반도체산업협회(SIA)의 

보고서(Varadarajan et al., 2024)에 따르면, 10nm 이하 반도체 분야에서 2022년 

기준으로 미국의 생산 가능 역량(fabrication capacity) 비중은 0%이지만 반도체 및 

과학법의 지원에 힘입어 2032년에는 약 28%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2-9]). 미국

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설계 등 팹리스 분야에서의 지배력과 결합한다면 이는 상당한 파

급력을 가질 수 있다. 2023년에 산업계 전문가 28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미국이 제조 기반을 성공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반도체 분야의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Thomas, 2023).

한편, 반도체 및 과학법은 중국에 대한 견제 요소를 포함한다. 먼저, 동 법의 수혜를 

받은 기업이 중국을 포함한 해외우려국가(foreign country of concern)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5%를 초과하여 확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35) 또한, 해외우려기관

(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과의 공동 연구, 기술 라이센싱 등의 기술 협력 

역시 제한되는데, 주로 중국 정부의 영향권에 있다고 여겨지는 기업 등이 주로 해외우

려기관에 포함된다. 이는 첨단 반도체의 제조 및 개발 분야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

하고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36)

34) 다만, 수익률이 낮은 범용 반도체(legacy chips) 공급망과 관련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전문 인력의 

빠른 충원 여부가 첨단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박성준 외

(2023) 등을 참고할 수 있다.

35) 범용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10%를 초과하여 확장할 수 없다.

36)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은 대(對)중 반도체 수출통제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

한 내용은 박성준 외(2023)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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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국가별 반도체 생산 능력 현황과 전망

자료: Varadarajan et al.(2024)

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년 8월에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37)은 예산조정법안(reconciliation bill)의 

형태로 입법되었으며38),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이슈를 포함한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내 청정에너지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핵심원자재

(핵심광물)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친환경차 세액공

제(Section 30D),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Section 45X) 등이 청정에너지 산업과 관

련하여 보조금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조항이며, 친환경차 세액공제에 포함된 배터리 핵

심광물 및 부품 요건은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조항이다.

이 가운데 친환경차 세액공제(Section 30D) 조항([표 2-3])에서는 전기차 구매 시 

소비자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39) 먼저, 소비자가 세액공제를 

37)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보고서 작성 시점(2025년 6월 중순)에 대폭 축소될 위험에 처해 있다. 예를 들어, 

최대 7,000달러에 이르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곧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동 법은 제조업 재건, 막대한 보조금 투입, 

대(對)중 견제, 공급망 재편 등 바이든 행정부 시기 미국의 산업정책의 특성을 잘 나타낼 뿐만 아니라 산업정책을 통한 민간 투

자의 촉진을 잘 보여준다고 판단하여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다.

38) 이는 당시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던 민주당이 동 법안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던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회피하

기 위한 목적이었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60명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예산조정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는다.

39) [표 2-3]에 표시된 항목 외에도 차량 가격 상한, 가구 소득 상한 등의 조건이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박성준 외

(2023)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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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위해서는 전기차가 북미 지역(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되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과 배터리 부품 요건을 충족시키면 각각에 대

해 3,75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7,500달러)을 받을 수 있다.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은 알루미늄, 코발트, 흑연, 리튬, 망간, 니켈 등 배터리에 사용되

는 핵심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이 (1)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또는 처리되거나 (2) 북미 지역에서 재활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요

구되는 비율은 2028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한다. 배터리 부품 요건은 배터리 부

품의 일정 비율 이상이 북미 지역에서 제조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요구되는 비율은 

2029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한다. 두 요건 모두 해외우려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40)에서 조달된 제품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

외된다. 다만, 흑연의 경우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우려기관 조항이 2026년까지 유예되었다(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2024.5.4.).

표 2-3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구분 내용

최종 조립 요건 전기차의 최종 조립이 북미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함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

    (3,750달러)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이 (1)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

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또는 처리되거나 (2) 북미에서 재활

용되어야 함

*핵심광물: 알루미늄, 코발트, 흑연, 리튬, 망간, 니켈 등

*비율(연도별): ('23) 40% → ('24) 50% → ('25) 60% → ('26) 70% → 

('27~) 80%. 단, 해외우려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에서 

추출, 처리, 재활용된 핵심광물이 포함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단, 흑

연에 대해서는 동 조항을 2026년말까지 유예).

    배터리 부품 요건

    (3,750달러)

배터리 부품*의 일정 비율*이상이 북미에서 제조되어야 함

*배터리 부품: 양극판, 음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등이 포함. 양극 

활물질 등의 소재는 핵심광물로 취급.

*비율(연도별): (‘23) 50% → ('24) 60% → ('25) 60% → ('26) 70% → 

('27~) 80% → ('28) 90% → ('29) 100%. 단 해외우려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에서 조달된 배터리 부품이 포함되면 세액공

제 대상에서 제외.

자료: 박성준 외(2023),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2024.5.4).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AMPC) 

제도(Section 45X)는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배터리, 태양광, 풍력, 핵심광물 

등의 제품(부품)에 대해 제조사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표 2-4]). 동 조

항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은 2032년까지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배터리 셀 생산에 대

40) 사실상 중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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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1킬로와트시(kWh) 기준으로 35달러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태양광 웨이퍼 

생산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m²) 기준으로 12달러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 가운데 

배터리, 태양광, 풍력 관련 제품(부품)에 대한 혜택은 2030년부터 25%씩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표 2-4  인플레이션 감축법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주요 조항

품목 주요 내용

배터리 (셀) 35$/kWh, (모듈) 10$/kWh, (소재) 생산비용의 10%

태양광 (모듈) 7¢/W, (셀) 4¢/W, (웨이퍼) 12$/m², (폴리실리콘) 3$/kg

풍력 (블레이드) 2¢/W, (나셀) 5¢/W, (타워) 3¢/W

핵심광물 생산비용(인건비, 전기요금, 저장비용,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비용 등)의 1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2024.10.25.).

한편, 동 제도에서는 직접환급을 통해 초기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세액공제 제도하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는 해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월공제를 통해 나중에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공제 혜택으로 받

을 수 있다. 하지만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에서는 공제 혜택의 지연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직접환급 제도는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현금 환급 또는 제3자 양도의 형태로 적시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

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진다.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

라 배터리 기업들도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41)

[그림 2-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 공급망을 중심으로 미

국 내 청정에너지 제조와 관련한 투자가 급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 법은 반도체 및 

과학법과 마찬가지로 미국 내 청정에너지 산업의 제조 기반을 확충한다는 목표를 가지

고 있다.42) 다만,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에 나타나는 최종 조립 요건, 핵심광물 및 부품 

요건 등으로 인해 주요 동맹국과 외교적인 마찰이 불거지기도 하였다.43)

41)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4)을 참고할 수 있다.

42) 환경 측면에서는 동 법을 통해 미국 내 탄소배출량을 더 빠르게 감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43) 유럽연합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수입 차량에도 적용된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수출이 급증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예를 들어 Graham(2023)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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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미국 내 청정에너지 투자액

자료: Clean Energy Monitor(https://www.cleaninvestmentmonitor.org).

다만, 보고서 작성 시점(2025년 6월 중순)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미래는 불확실

하다. 미(美) 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명시된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

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34 동 법안은 상원의 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

다. 예산조정법안의 형태로 발의되었으므로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우회하여 단순 다수

결로 진행된다(공화당 의석수는 전체 100석 가운데 53석). 동 법안에는 인플레이션 감

축법 외에도 대규모 감세, 의료보험(Medicade) 수급 자격 조정, 연방정부 부채 한도 

등 여러 중요한 이슈가 포함되어 있는데,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은 하원을 통과한 법안

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는 IRA 세제 혜택 삭감 규모가 지

나치다는 의견을 제시한 의원들도 있다. 다만, 각각의 이슈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 차이

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수정이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하다. 하원에서는 의

원들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IRA 세제 혜택의 축소 범위가 오히려 확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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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미국의 통상기조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를 기점으로 보호무역주의로 크게 선회하

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과의 교역이 초래한 경제적 충격(“China Shock”) 

및 이에 대한 미(美) 정치인과 국민의 인식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자국이 주도한 규칙 기

반 무역질서의 부정으로 이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더하여 반도체 및 과학법, 인

플레이션 감축법 등 대규모 산업정책의 입법과 시행을 통해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

에 힘을 더하였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이

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러한 변화의 방향이 분명해

지면서 미국의 기업들은 기존에 유지하던 중국의 공급선을 본격적으로 변경하기 시

작하였다.

다만,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제3장에서 논의할 트럼프 2기 행정부, 그리고 바이든 행

정부의 기조에는 동맹에 대한 태도, 산업정책 추진의 방식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이

러한 차이점은 향후 미국의 대외 경제 정책 기조에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첫째, 트

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동맹국(우방국)에 대해 거래 중심의 접근법을 보이고 있으며, 이

는 관세 및 방위비 지출을 둘러싼 동맹국과의 갈등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44) 반면, 바

이든 행정부는 동맹을 중시하였으며,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동맹국과 공조하여 중국

을 견제하고자 하였다.45)

둘째, 트럼프 행정부가 높은 관세를 통한 리쇼어링을 추진하는 반면, 바이든 행정부

는 막대한 보조금을 수반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하였다. 다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관

세를 통한 리쇼어링의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2기 행정부

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입법된 반도체 및 과학법 보조금의 규모를 축소하고, 재생에

너지와 관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조항을 대폭 축소 또는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즉, 미국 내 제조업 재건이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미(美) 정치권에 공감대가 존재

하지만 구체적인 목표나 수단에 대해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큰 틀에서 미국의 대내외 경제 기조가 변화하였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불

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별로 정책 기조에 차이

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게 

44)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이를 둘러싼 동맹국과의 갈등은 제3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45) 예를 들어, 대(對)중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위해 네덜란드 및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였으며, 민주주의 국가를 규합하여 중국

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권위주의 국가에 맞서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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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며 이는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 및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제3장에서는 통상정책을 중심으로 미국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및 그 영향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논의한다.

한편, 미국의 경제 기조의 변화, 특히 제조업 재건을 포함하는 산업정책은 다른 선진

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앞서 [그림 2-4], [그림 2-5]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선

진국을 중심으로 보조금을 수반하는 산업정책이 증가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유럽 반도

체법(European Chips Act),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inerals Act, CRMA), 일

본의 반도체 산업 지원정책 등이 있다.

유럽 반도체법은 크게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Chips for Europe Initiative), 공급 

안정화(Security of supply), 모니터링 및 위기 대응 조정체계 형성 등 3개의 영역을 

포괄하며 이를 통해 약 430억 유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46) 유럽

연합은 이를 통해 현재 10% 수준인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20%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유럽연합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기술 및 제조 장비와 같은 

분야에서 강점이 있지만47), 생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

다. 동 법의 계기로 인텔, TSMC 등의 기업이 유럽연합 내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역시 반도체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반

도체 전략은 제조, 장비 및 소재, 연구개발과 관련한 시설 투자를 보조하는 것을 골자

로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정책 기조와 유사하며, 보조금의 규모는 투자액의 약 

30-40%에 달한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4). 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로드맵은 자국 내 생산 기반 강화, 차세대 설계 기술 확보, 미래 기술 개발의 3

단계로 구성된다. 2024년 4월 기준으로 첨단 반도체의 생산과 관련하여 TSMC, 마이

크론 등이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승인받았고,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TSMC, 라피더

스48), 마이크론, 삼성전자 등이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승인받았다.49) 이와 더불어, 일

본은 미국과 반도체 협력과 관련한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차세대 반도체 관련 공동 연

구를 추진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김양팽, 2024).

한편, 유럽연합의 핵심원자재법은 핵심원자재 공급 위험에 대안 실질적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유럽연합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핵심원자재의 공급 

위험을 관리하였는데, 2020년을 기점으로 정책의 주안점이 모니터링에서 공급망 안정성 

향상으로 변화하였다.50) 핵심원자재법은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핵심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 34개와 이 가운데 공급망 위험이 높은 전략원자재(strategic raw materials) 

46) 유럽 반도체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현진, 윤형준(2022)을 참고할 수 있다.

47) 극자외선(extreme ultraviolet lithography, 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네덜란드의 ASML이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이다.

48) 2022년 일본 정부가 주도하여 설립하였다.

49) 일본의 반도체 전략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24)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50)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과정은 김은아, 박성준, 차정미(2023)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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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를 지정하였으며51), 역내 생산량을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수요량 대비 채굴 

10%, 가공 40%, 재활용 15% 이상의 전략원자재를 역내에서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이성규, 김수경, 2024). 동 법은 역내 조달 강화,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해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핵심원자재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공급

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다만, 지리적 차별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구별된다

(조성훈, 2023).52)

이러한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와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중장기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WTO 규범 등 규칙에 기반한 통상질서

의 쇠퇴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의 필요성이다. 이러한 현상은 WTO 체제의 성립

과 유지를 주도하였던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함에 따라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3

장에서 자세히 논의하는 바와 같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WTO 체제의 쇠

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다만, 관세 정책과 관련하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다소 

극단적임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당히 존재한다. 

또한,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여전히 규칙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를 지지한

다는 점에서 규칙에 기반한 통상질서의 요소가 일정 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무역 및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이러한 통상질서의 유지 및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을 준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3장에서 다시 논의한다.

둘째,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정책의 부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필요성이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은 자국 내 혹은 역내 공급망 및 제

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수반하는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우

리나라의 기업이 보조금의 수혜를 받으며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며, 이

는 본문에서 살펴본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 관련 투자 사례, 일본의 반도체 산업 육

성과 관련한 투자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하지만, 지난 2021년 미국에서 반도체 및 과

학법 관련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와 같이 이는 국

내 제조 기반의 약화 및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막대한 보조금을 수반하는 산업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이

상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이미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른바 K-칩스법을 통해 반도체 산

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53) 2022년 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

51) 원자재 목록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52) 조성훈(2023)은 이러한 특징을 고려했을 때 동 법안은 미국의 에너지법(Energy Act of 2020)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53) 편의상 K-칩스법이라는 이름이 사용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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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요 전략산업의 육성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54) 또한, 최근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직접환급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도 배터리 업계를 중

심으로 논의되고 있다(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4).

다만, 현실적으로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주요국에 비해 재원이 한정적인 상

황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메모리 제조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나 시

장 규모와 수요의 안정성이 높은 비메모리 반도체(시스템 반도체)분야에서는 상당한 

열세를 보이고 있다.55) 수년 전부터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

어 왔으나 2022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3.3%에 머무는 등(경희권, 김상훈, 2023)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메모리 분야에서는 범

용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의 추격이 거세어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산업정책은 향후 통상 분쟁 및 과잉설비를 초

래할 위험을 가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56) 예를 

들어, Chorzempa(2024)는 공급망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경쟁을 억제하며 

각국의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G7 국가들 사이에서라도 국제협

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57) 이는 다시 규칙 기반의 통상질서와도 연결되는

데, WTO 체제에서는 다른 국가의 보조금과 관련하여 상계관세(counterveiling 

duty, CVD)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58) 증거를 확보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및 

어려움 등으로 인해 근래에는 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었다. 주요국을 중심

으로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제적인 공조 및 조율의 필요성 역시 제

기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주요국과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협력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54) 동 법에 정의된 전략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55) 2022년 기준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은 약 24%, 비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은 약 76%이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에 속하는 DRAM 시장에서 약 70%, NAND 시장에서 약 5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약 3.3%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희권, 김상훈(2023)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56)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조금, 저리 대출 등 중국의 비시장 관행은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였다.

57) 해당 논의는 반도체 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58) 대표적인 사례가 2024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의 관세조치이다. 유럽연합은 이에 앞서 수개월 간의 보조금 조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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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경과

1. 관세 정책의 경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특정 국가(지역) 또는 품목을 대상으로 높은 관

세를 부과하였다. 미국으로의 펜타닐 유입 방조, 불법 이민 방조 등을 문제삼아 멕시코

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펜타닐 유입 방조를 문제삼아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특정 국가(지역)와 관련된 대표적인 관세 부과 사례이다. 한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반도체 등과 관련해서 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은 품목

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표 3-1]에서는 Bown(2025), Atlantic 

Council(2025b)의 자료를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부과한 주요 관세를 정리하

였다. 또한, [표 3-2]에서는 Bown(2025), Atlantic Council(2025b)의 자료를 바탕

으로 중국에 대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부과한 주요 관세를 정리하였다.

표 3-1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경과

발표일 시행일 대상 국가 산업 관세율 법적 근거

2월 1일 3월 4일 → 캐나다 USMCA 규정 미준수 품목 25% IEEPA

2월 1일 3월 4일 → 캐나다 USMCA 규정 미준수 에너지 품목 10% IEEPA

2월 1일 3월 4일 → 캐나다
USMCA 규정 미준수 

포타시(potash)
10% IEEPA

2월 1일 캐나다 → 보복관세

2월 1일 3월 4일 → 멕시코 USMCA 미적용 품목 25% IEEPA

2월 1일 3월 4일 → 멕시코 USMCA 미적용 에너지 품목 10% IEEPA

2월 1일 3월 4일 → 멕시코 USMCA 미적용 포타시(potash) 10% IEEPA

2월 10일 3월 4일 → 전 세계 철강 및 알루미늄 25% Section 232

2월 21일 → 캐나다 디지털세 Section 301

2월 21일 → 유럽연합 디지털세 Section 301

2월 21일 → 멕시코 디지털세 Section 301

2월 25일 → 전 세계 구리 Section 232

3월 1일 → 전 세계 원목 및 가공 목재 Section 232

3월 4일 3월 4일 캐나다 → 보복관세

3월 12일 유럽연합 → 보복관세

3월 12일 3월 13일 캐나다 → 보복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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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own(2025), Atlantic Council(2025b)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표 3-2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경과(중국)

자료: Bown(2025), Atlantic Council(2025b)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발표일 시행일 대상 국가 산업 관세율 법적 근거

3월 26일 4월 3일 → 전 세계 자동차 25%
Section 232 301 

604

3월 26일 → 전 세계 자동차 부품
Section 232 301 

604

4월 1일 → 전 세계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 Section 232

4월 1일 → 전 세계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Section 232

4월 3일 4월 9일 캐나다 → 보복관세

4월 15일 → 전 세계 가공된 핵심 광물 및 파생 제품 Section 232

4월 22일 → 전 세계 트럭 및 트럭 부품과 파생 제품 Section 232

5월 1일 → 전 세계 상업용 항공기 및 제트 엔진과 부품 Section 232

발표일 시행일 대상 국가 산업 관세율 법적 근거

2월 1일 3월 4일 → 중국 합성 아편계 약물 20% IEEPA

2월 1일 3월 4일 → 중국 800$ 이하 소액 직구 물품
120% 또는 

개당 $100
IEEPA

2월 4일 2월 10일 중국 → 보복관세

2월 10일 3월 4일 → 전 세계 철강 및 알루미늄 25% Section 232

2월 25일 → 전 세계 구리 Section 232

3월 1일 → 전 세계 원목 및 가공 목재 Section 232

3월 4일 3월 10일 중국 → 보복관세

3월 26일 4월 3일 → 전 세계 자동차 25%
Section 232 301 

604

3월 26일 → 전 세계 자동차 부품
Section 232 301 

604

4월 1일 → 전 세계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 Section 232

4월 1일 → 전 세계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Section 232

4월 4일 4월 10일 중국 → 보복관세 54%

4월 8일 4월 8일 → 중국 보복관세 104%

4월 9일 4월 10일 중국 → 보복관세 84%

4월 9일 4월 9일 → 중국 보복관세 145%

4월 11일 4월 12일 중국 → 보복관세 125%

4월 15일 → 전 세계 가공된 핵심 광물 및 파생 제품 Section 232

4월 22일 → 전 세계 트럭 및 트럭 부품과 파생 제품 Section 232

5월 1일 → 전 세계 상업용 항공기 및 제트 엔진과 부품 Section 232

5월 12일 5월 12일 → 중국 보복관세(완화) 30%

5월 12일 5월 12일 중국 → 보복관세(완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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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4월 2일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정리하

였다. [표 3-3]에 표시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10%의 보편관세가 적용된다. 동 상

호관세는 이후 4월 9일에 90일 간 유예가 선언되었고, 이에 따라 4월 10일부터 모든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 대신 10%의 보편관세가 적용되고 있다.59)

표 3-3  국가별 상호관세율

국가 상호관세율 국가 상호관세율 국가 상호관세율

알제리 30% 이라크 39% 나이지리아 14%

앙골라 32% 이스라엘 17% 북마케도니아 33%

방글라데시 37% 일본 24% 노르웨이 15%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35% 요르단 20% 파키스탄 29%

보츠나와 37% 카자흐스탄 27% 필리핀 17%

브루나이 24% 라오스 48% 세르비아 37%

캄보디아 49% 레소토 5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카메룬 11% 리비아 31% 한국 25%

채드 13% 리히텐슈타인 37% 스리랑카 44%

중국 34% 마다가스카르 47% 스위스 31%

코트디부아르 21% 말라위 17% 시리아 41%

콩고민주공화국 11% 말레이시아 24% 대만 32%

적도 기니 13% 모리셔스 40% 태국 32%

유럽연합 20% 몰도바 31% 튀니지아 28%

포클랜드 제도 41% 모잠비크 16% 바누아투

피지 32% 미얀마 44% 베네주엘라 15%

가이아나 38% 나미비아 21% 베트남 46%

인도 26% 나우루 30% 잠비아 17%

인도네시아 32% 니카라과 18% 짐바브웨 18%

자료: The White House(April 2, 2025).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표 3-1] 및 [표 3-2]에 표시된 바와 같이 상당수의 관세

를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에 근거하여 부과하였다. 멕시코 및 캐나다에 대해 펜타닐 유입 방조 및 불법 이민 방

조 등을 문제삼아 부과한 관세와 2025년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가 대표적인 사례이

다. 이와 관련하여 동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

기되었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59) 보고서 작성 시점(2025년 6월 중순) 기준으로 향후 변경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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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관세 부과는 기본적으로 의회의 권한이며 대통령은 이를 위임받아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이다(Wolff, 2025b). 따라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근거

가 되는 법률에 이에 대한 권한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EEPA)에는 단기적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美) 대통령이 무역을 제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동 법에서는 관세 부과를 직접 언급한 조문이 없다(Wolff, 

2025b). 동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와 관련한 권한을 일정 부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다

음과 같은 문제가 남는다(Somin, 2025). 첫째, 펜타닐 유입, 불법 이민,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 또는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이는 

경제적･정치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명확하게 위임한 법적 근거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중대한 질문(major questions)” 원칙

에 위배된다. 셋째, 관세 조치가 동 법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하더라도 입법권의 행정부 

위임에 대한 헌법적 한계를 위반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내에서 다수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2025년 5월 28일에 미(美) 

국제통상법원(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USCIT)은 국제긴급경

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

는 항소하였고,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의 관세 철회 판결의 집행을 일시

적으로 유예하였다.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불확실

성이 우려된다.

2. 관세 정책의 특징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간 무역을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각 

국가가 무역을 통해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지니는 재화의 생산에 집

중함으로써 무역 참가국 모두가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전통적인 경제학의 

개념과 충돌한다.60)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통상 문제에 있어 무역수지 적자 개선에 초

점을 맞추게 되고, 이는 다시 대(對)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으로 이어진다. 

2025년 4월 2일에 발표한 상호관세는 사실상 무역적자만을 기준으로 부과되었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관세 계산 공식을 발표하였으나 매우 자의적이고 이론적 근거

가 없으며, 동 공식에 적용된 모수값이 서로 상쇄되어 결국 무역적자만이 남는 구조이

다.61)

60) 다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 규모가 큰 국가가 국제 규범을 벗어나는 수준의 산업정책을 통해 자국 기업을 지원한다면 

시장에 왜곡이 발생하고 다른 국가의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됨으로써 경제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는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61) 상호관세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강구상, 김혁중, 박은빈(2025)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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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국(우방국) 여부는 통상정책에 있어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및 안보 측면에서 전통적으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였던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미국을 착취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고 주장할 만큼 적대적인 입장을 가감없이 드러낸다. Mulder(2025)는 트럼프 행정부

가 관세 등을 통해 적대국(adversaries)보다 동맹국을 더욱 압박하며, 이는 경제적인 

강압이 적대국보다 동맹국에게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62) [표 3-3]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25년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에서도 상당수의 동맹국들이 미국

과 외교 관계가 안좋은 국가들보다 더 높은 관세를 적용받았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에 대해서는 각각 20%, 24%, 25%의 상호관세

가 부과된 반면, 이란과 같이 미국과 오랫동안 외교적인 갈등을 빚고 있는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10%의 보편관세만이 부과되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를 광범위한 대외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의 펜타닐 유입 방조, 불법 이민 방조 등을 문제삼아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무역이나 산업 등 경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야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관세를 활용한 사례이다.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으로의 펜타닐 유입 방조

를 명목으로 관세를 부과하였다. 다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들 관세는 국제긴급경

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부과되었는데, 미국 내에서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

이며 1심 재판부는 관세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는 예상되었던 바와 같이 관세 정책과 관련하여 기존의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과 1994년 북미 자유 무역 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을 체결하였고, 트럼프 1기 행정부 시

기에 이를 개정한 USMCA가 발효되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2025년 4월 2일에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보편관세(universal 

tariff) 또는 10%가 넘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가 부과됨으로써 우리나라와 같

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모든 국가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식화

되었다. 상호관세는 이후 90일 간 유예되었으나 그 대신 기존에 상호관세를 적용받던 

국가들에게도 10%의 보편관세가 적용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재건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을 또다른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앞서 제2장의 논의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2016년, 2024년 대선에서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오

하이오 등 이른바 러스트 벨트(Rust Belt)의 주요 경합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주

62) 이는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기대와 우선순위가 높을 수록 미국의 경제적 압력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이 확

고한 경제적 우위를 지니는 양자 관계에서만 성립하며, 보호무역주의와 중상주의가 강화되고 글로벌 경제질서가 더욱 다극화

될수록 효과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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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지역의 노동자 계층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이

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4년간 무역대표(USTR)을 역임하였던 라이트하이저

(Lighthizer)는 관세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재건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 계층이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 서사에서 핵심적으로 강조되는 인식은, 기존 정치권이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하고 자유무역에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 미국 제조업이 쇠퇴하고 중산층이 붕괴했으며, 

미국이 타국으로부터 착취를 당해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기존의 불

공정한 무역 관계를 바로잡아 만성적인 무역적자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미국의 제조

업을 재건하여 노동자 계층이 다시 중산층으로 올라서도록 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된

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더 많은 기업이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

고 또는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가 없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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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

1. 향후 관세 정책의 전망

가. 미국 내 정책 목표 달성 가능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전망이 쉽지 않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

이 양자 간 무역적자 개선 및 미국 내 제조업 재건(리쇼어링)이 대표적인 목표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목표의 달성과 관련하여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먼저, 관세를 통한 무역적자의 실질적인 개선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가능성

이 낮다. 무역적자는 국민계정항등식에서 총저축과 총투자의 차이와 같으며 이 차이가 

변하지 않으면 전체 무역적자는 줄어들지 않는다. 보고서 작성 시점(2025년 6월 중순)

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의 크기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이는 단지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갖는다(Obstfeld, 2025b). 이러한 현상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의 대(對)중 관세 정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부과

된 대(對)중 관세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을 줄였지만, 이는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

입으로 대체되었다(Haberkorn et al., 2024; 박성준, 2024).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정부가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것이며(Obstfeld, 2025a), 이는 Gagnon(2017)

의 실증분석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Gagnon(2017)에 따르면 재정정책과 외환시장 

개입이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며, 무역장벽은 경상수지에 별다른 영향

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보고서 작성 시점(2025년 6월 중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오히려 이와는 반대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5월 22일 공

화당의 주도로 미(美) 하원을 통과한 예산조정법안(reconciliation bill)이 만약 상원

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향후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다양한 연구는 관세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한다. 제2장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는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었다는 연구 결과들

이 제시된 바 있다. 또한 Obstfeld(2025b)는 관세를 통해 무역적자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달러화 평가절하를 위해 미(美) 연방준비제도에 금리를 인하하라는 정치적 압

력이 커지겠지만63), 미국이 경기침체에 진입하지 않는 한 대폭적인 기준 금리 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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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Powell) 연

방준비제도 의장에게 기준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하고 있으나 연준은 스태그플레이

션(stagflation)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러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

장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미국의 제조업 재건(리쇼어링)에 대해서도 회

의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Froman(2025)은 기업은 투자를 결정함

에 있어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중시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오히려 불

확실성을 확대시킨다고 지적한다. Reinsch(2025)는 리쇼어링은 장기적인 결정이며, 

기업이 신규투자와 관련하여 투자 대상국이 법치주의(rule of law)에 기반하고 자의적 

정부 개입이 없는지, 정책의 안정성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상업적 분쟁을 투명하고 효

율적이며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는지를 핵심적으로 검토하

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의 부편집장인 포루하(Foroohar)는 산업정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 수익 회수에 긴 시간이 필요한 제조업

이나 에너지와 같은 분야에서의 투자가 부진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Financial 

Times, April 21, 2025).

실증적으로도 앞서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Freund et al.(2024); Flaaen and 

Pierce(2024) 등의 연구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對)중 무역전쟁 관세가 적어도 단

기적으로는 유의미한 리쇼어링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Caldara et 

al.(2020)의 연구는 2018년의 무역 정책 불확실성(trade policy uncertainty)이 미

국 내 투자를 약 1.5% 가량 감소시켰다고 보고한다. 한편, Firooz, Leduc, and 

Liu(2025)는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상승하면 기업은 해외 공급처에 대한 의존도를 줄

이기 위해 생산 및 유통을 자국으로 이전할 유인을 갖게 되지만, 기업이 자동화 등 노

동을 대체하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용과 관련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일부 글로벌 기업이 미국 내 생산 및 투자 확대 등을 발표하고 있지만 전반

적으로 리쇼어링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리쇼어링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

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64) 보고서 작성 시점(2025년 6월 중순)에서 미(美) 국제통

상법원(USCIT)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부과한 관

세에 대해 내린 취소 판결과 이에 대한 항소법원의 일시적인 유예 결정은 글로벌 기업

의 투자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많은 기업이 관세와 관련

63)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Gagnon(2017)은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정정책과 더불어 외환시장 개입을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였다.

64) 투자 발표는 후에 규모가 축소되거나 번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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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이 명확해질 때까지 결정을 연기할 가능성도 제시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Haberkorn et al.(2024)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시작

된 대(對)중 무역전쟁 관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중국의 공급선 변경을 

미루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나. 미･중 무역전쟁 전망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맞물려 향후 국제 경제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미･중 무역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는 전문가별로 의견에 차이가 있다.

먼저, Posen(2025)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확전 우위

(escalation dominance)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제로는 

중국이 확전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하여 대(對)미 무

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손실은 금전적인 측면에 주로 한정되고, 심각한 물자

(서비스 포함) 부족 사태를 겪을 위험이 적으며, 미국으로 수출하던 품목을 국내에서 

소비하거나 다른 국가에 수출할 수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에도 중국은 미국으로 

수출하지 못한 제품을 다른 국가로 수출하였다. 또한, 국내 소비 진작은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과잉설비(overcapac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측

에 요구하였던 사안이기도 하며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은 자국내에서 효율적

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포기해야 하고, 지출이 저축보다 많기 때문에 

물자 부족 사태를 겪을 위험이 크며, 무역적자로 인해 자본을 수입하는 국가이므로 정

부에 대한 신뢰의 저하나 사업 환경의 질적 저하에 취약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

책과 이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은 미국으로의 투자 감소와 부채(국채)에 대한 금리 상

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Posen(2025)은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이 의약품 재료, 차량이

나 가전제품용 범용 반도체(legacy chips), 핵심원자재(무기 용도 포함) 등 다양한 핵

심 투입물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하였으며65),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국가의 공급

선을 확보하거나 자국내에서 생산하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성급하게 중국으로부터

의 수입 단절을 시도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으

로 인한 미국 내 투자 감소 및 생산 능력 감소는 중국을 포함한 외국의 레버리지 증가

65) Matthews(2025)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 관세에 대응하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가 미국의 안보 역량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하였다. 이는 중국이 전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70%, 가공의 약 90%를 차지하며 5세대 전투기(F-35), 6세대 전

투기(F-47) 등 주요 첨단무기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희토류는 이들 무기 뿐만 아니라 로봇, 드론, 전기차 등 주요 첨단기술 산

업에서 사용된다. 한편, Schroder(2025)는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 발표한 관세에서 이트륨(Yttrium)과 같은 희토류를 제

외함으로써 스스로 취약점을 노출시켰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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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였다.

Roberts(2025)와 Politico(April 16, 2025) 등은 중국이 다양한 측면에서 미국과

의 무역전쟁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먼저, 체제의 특성상 중국의 정

치 지도자들은 미국의 정치인에 비해 여론의 압력에 적게 노출된다. 이와 더불어 중국

은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발발 이후 미국 및 서방 국가들에 대한 수출 비중을 감소시

키는 한편 동남아 국가와 일대일로 참여국에 대한 수출 비증을 증가시켜왔으며, 콩

(soybean) 등 주요 원자재(commodity) 수입처에 대해서도 미국을 대체하여왔다. 트

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된 후에는 시진핑 주석이 동남아 국가들을 순방

하는 등 이에 대한 전 세계적인 반감을 유럽이나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기회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Brooks and Vagle(2025)은 중국의 GDP와 제조업 역량이 과장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중국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중국의 GDP 수치는 신뢰도

가 낮을 뿐만 아니라 GDP의 일부는 전혀 내지 못하는 과잉 투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많은 전문가가 중국의 제조업 역량을 높게 평가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

가 미국 등 해외 기업에 의해 통제된다고 지적한다. Beckley(2025)는 첨단 기술, 식

량, 에너지를 미국 또는 미국의 동맹국에 의존하는 중국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미국

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보다 낮다고 평가한다.

다만, Czin(2025b), DiPippo(2025) 등은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보다는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및 제조업 분야의 성장과 견고함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들 산업은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기술-산업 중심 경제 비전의 핵심으로, 중국은 이러한 

첨단기술 산업에 집중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첨단기술 산업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전반적인 침체를 반전시키지는 못하지만 기술자립과 

같은 중국 정부의 목표가 점차 실현되고 있으며, 지방 정부의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 산업에 대한 지원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논의이다. 또한 Czin(2025a)

은 인구 구조, 부채, 디플레이션 등 중국 경제의 난항이 미국의 무역 정책이 아닌 수십

년 간의 국내 정책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처럼 미･중 무역전쟁에서 어느 국가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전문

가별로 차이가 있다. 다만, 두 강대국 간 무역전쟁은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을 급격히 증

가시키고 국제무역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두 국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타격을 줄 것

으로 우려된다.

한편, 미･중 간 무역협상과 관련하여 Czin(2025a)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 이전에 자국민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결과가 필요하다는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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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대미 투자 심사 완화, 기술 제재 취소, 아시아 지역 안보에서의 미국의 후

퇴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WTO 가입 당시 약속하였던 시장 경제로의 

이행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하며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장기화된다면 협상

이 체결되더라도 중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 행정부와 새로운 협상을 개시할 것

으로 우려하였다.

2. 글로벌 경제 질서에 대한 영향

가. WTO 체제에 대한 영향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이래로 WTO 체제에서 이탈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트

럼프 대통령이 이를 주도하는 것으로 비쳐지지만, Beckley(2025)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전략적 방향을 설계하기보다는 장기간 누적된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불만과 미

국의 전략적 내향화를 유도하는 구조적 요인을 분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한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세계질서의 유지와 미국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하였던 기존의 자

유주의 무역 질서가 냉전 종식을 기점으로 유용성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이후에는 미

국의 제조업 공동화와 양극화를 초래하였을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이러한 자유

주의 무역 질서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적인 인식이다(Beckley, 

2025). 특히 미국이 냉전 종식 이후 중국과 러시아를 자유주의 무역 질서에 편입시킴

으로써 가장 위험한 적대국의 국력을 향상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Brands, 2025; 

Beckley, 2025).

이와 더불어, 한 때 자유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한 축이었던 동맹국들이 미국에 지나

치게 의존적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힘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

다는 비판적 인식이 확산되었다(Brands, 2025; Beckley, 2025). 동맹국들이 안보 측

면에서 미국에 더욱 의존하면서 국방비 지출을 축소하는 대신 복지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 관계를 강화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

와 같은 권위적인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유주의 또는 다자주의 질서가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인식이 확산함에 따라 

미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강화되고 있다. WTO 체제가 출

범하면서 당사국 간 무역협상의 여지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제약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Alden, 2019). 다만, 자유주의 무역 질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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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5년 4월 2일에 발표된 상호관세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무역 시스템의 쇠퇴를 더

욱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Wolff, 2025a). 동 상호관세는 WTO의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MFN)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동 원칙에 따르면 회원국은 자유

무역협정 체결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예를 들

어 국가 A가 국가 B로부터 수입하는 상품 X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였다면, 국가 A는 국

가 C로부터 수입하는 상품 X에 대해서도 인하된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트럼

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는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치이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과 무역협상을 하는 개별 국가들 역시 딜레마 상황에 처한다

(Wolff, 2025a). 원칙적으로 어느 국가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특정 상품에 대한 관

세를 인하한다면, 동 국가는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세를 적

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자국이 유럽연합으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유럽연합은 미국산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는데, 만약 협상 과정에서 유럽연합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

다면 원칙적으로는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관세

는 자국(역내) 산업 보호 등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경제적 여건을 고려

하여 산정되는데 이를 갑자기 변동할 경우 자국(역내) 산업에 대한 충격과 같은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앞서 예시로 든 유럽연합의 경우, 중국산 전기차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보조금 조사를 

거쳐 상계관세를 부과한 상태이다. 이처럼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하는 개별 국가 역시 

WTO의 최혜국 원칙을 준수할 것인지에 대해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일각에서는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미국을 배제한 규칙 기반 무역질

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는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를 위해 안정

적인 대외 무역 질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논의한다.

나. 국제적인 대(對)중 견제 심화 가능성

일각에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을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한다. 

Politico(April 16, 2025) 등 다양한 언론 기사에 따르면 미국은 각국과의 협상 과정

에서 대(對)중 투자 최소화, 중국의 우회수출(환적) 방지, 중국의 과잉생산 제품 흡수 

방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연합뉴스(2025.6.3.)의 보도에 따

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베트남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

려졌다. 베트남은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대(對)미 수출이 급증한 대표적인 국가

인데, 이와 동시에 대(對)미 수출에 포함된 중국의 부가가치 역시 증가하는 등 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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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받는다(박성준, 2024). Furman(2025)에 따

르면 최근 무역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베센트(Bessent) 재무장관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

한 이른바 “자유무역 연대(free trade coalition)”를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맹국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는, 또는 동맹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블록(bloc)을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서방의 여러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

하고 있다(Friedberg, 2024; Beckley, 2025; Brooks and Vagle, 2025; Campbell 

and Doshi, 2025; Miller, 2025). 다만, 구체적인 형태 및 범주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별로 의견이 다르다. Friedberg(2024)는 중국의 과잉설비(overcapacity)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이른바 무역 방어 연대(trade defense coalition)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위

해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주요국이 공동으로 특정 중국산 제품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쿼터를 설정하고 해당 제품이 제3국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다면 이

에 대해서도 그 비중에 비례하는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Brooks and 

Vagle(2025)은 중국의 해외 의존도에서 발생하는 서방의 레버리지를 유지해야 한다

는 측면에서 현 시점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전략적 공조 및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Campbell and Doshi(2025)과 Beckley(2025)는 범위를 더욱 확장하여 경

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협력까지 고려한 광범위하면서도 강력한 협력 체계를 제안하

였다. Campbell and Doshi(2025)는 중국의 광범위한 제조업 기반이 경제적･군사적 

우위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였는데, 이는 생산성이 비슷해지면 많은 인구와 광범위한 

지역 확장성(broader geographic reach)을 가진 국가가 규모 확장(scale-up)를 통

해 이보다 규모가 작은 선발 주자를 압도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미국이 20세기

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 패권국이 되었으며, 중국의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중국이 경제적･군사적으로 미국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미국과 동맹국의 군

사적, 경제적, 기술적 역량을 통합하면 중국에 대한 확실한 우위를 가질 수 있으므로 

동맹국을 미국에 의존하는 국가로 바라보는 관점을 버리고 동맹 체제를 역량 통합을 

위한 플랫폼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Beckley(2025)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 질서가 이미 수명

을 다하였음을 지적하며 주요 동맹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군사 블록(bloc)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허였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 동맹국 간 시장 통합과 중국에 

대한 공동의 관세 또는 규제 정책 시행 (2) 반도체, 통신, 에너지,첨단 제조 등 핵심 분

야에서의 중국 및 러시아와의 디커플링 (3) 투자심사(investment screening), 수출 

통제, 산업 보조금에 대한 공동의 규칙 제정과 같은 산업정책 공조 (4) 첨단기술 제품

의 공동 생산을 포함하는 무역협정(trade deal)을 체결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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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트럼프 행정부 내에 실제로 이러한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다고 하더

라도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제시된다.66)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

문이다(Matthews, 2025). 첫째,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협력하지 못하도록 중국이 수

출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압박할 수 있다. 미국의 동맹국(우방국)들 역시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조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진다. 둘

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로 인해 미국과 동맹국(우방국) 간 신뢰가 훼손되고 갈등

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동맹국(우방국)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미국과 협력하여 중

국을 견제할 유인을 현저히 낮춘다.

다. 미국의 역할이 축소된 글로벌 경제 질서의 형성 가능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WTO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미국과 동맹국

(우방국) 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동맹국(우방국)들이 미국으로부터 공급망(수출 시장) 

다변화를 추구하거나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가능성, 또는 미국을 배제한 새로운 규

칙 기반 협력 체계를 형성할 가능성 및 필요성도 제시된다(Solís, 2025; Miller, 2025; 

Furman, 2025; Bland, 2025; Kuok, 2025).

예를 들어, Solís(2025)는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전쟁에 대응하여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의 하나로 미국으로부터의 디리스킹을 제시

하였다. 일본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탈퇴를 선언하자 이를 대체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의 

성립을 주도한 바 있다. 다만, 안보 측면에서의 미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미국으로

부터의 디리스킹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Furman(2025)은 트럼프 행정

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여 유럽연합이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적 통합을 통한 다변화를 

추구하고, 더 중요하게는 역내 국가 간 경제적 통합을 더욱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Bland(2025)는 동남아 국가들이 그동안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협력했음에도 불구

하고 상호관세로 인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트럼프 행

정부의 정책은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미국이 동

남아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는 반면, 시진핑 주석은 최근 동남아 국가들과의 더 깊은 경

제 통합과 중국 기업의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등 미국과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Kuok(2025) 역시 동남아 국가들에게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한 국가를 선택하도록 강요

하면 이들 국가는 결국 중국을 선택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였다.67) Bland(2025)는 현 

66) Politico(April 16, 2025)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도 이러한 협상 전략이 성공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해서는 확신

하지 못하고 있다.

67) Bland(2025)와 Kuok(2025)에 따르면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과의 관계는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다. 동남아 국가들은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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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동남아 국가들이 비관세 장벽 제거, 규제 공조 등을 통해 지역 

내 통합을 강화하고 무역을 촉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많은 국가들에게 새로운 공급망 위

협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칙 기반의 협력 체계를 형

성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상당수의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를 위해 다른 국

가들과 안정적으로 교역할 수 있는 대외 경제 환경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이나 동남아 국가들이 역내 통합은 경제적 규모 등의 측면에서 이러한 블록이 안정적

인 대외 경제 환경을 구축하고 확장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시사점을 

갖는다.

측면에서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중국산 중간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으로 수출한

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글로벌 통상질서의 붕괴가 자국의 성장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중국의 기업들이 자국 시장을 잠식할 것을 경계하고 있으며,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의 영

향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을 필요로 하는 측면이 있다.



글로벌 경제 질서 전환과 시사점

56 ∙ 국회미래연구원

제3절 소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글로벌 경제 질서의 중장기적인 변화 방향에 있어서도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규범에 기반한 WTO 체제의 쇠퇴가 가속화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해 대(對)중 견제를 강화할 

가능성과 동맹국들이 미국을 배제한 새로운 규칙 기반의 글로벌 경제 질서를 형성할 

가능성이 모두 제기된다.

먼저, 상호관세로 인한 주요국과의 갈등을 고려할 때 많은 국가가 중국으로부터의 

공급망 단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의 대(對)중 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

라고 전망하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상당수의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한

쪽을 선택하기보다는 두 강대국 모두와 원활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기 때

문이다. 다만, 무역협상 과정에서 여러 국가가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자국을 통한 중국

의 우회수출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소극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려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중국의 비시장 관행, 과잉 

생산설비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하였고, 수개월 간의 보조금 조사를 거쳐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어 기본적인 문제 의식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된 현 시점에서 대(對)중 견제에 있어 어느 수

준까지 협력이 가능할지는 역시 미지수이다. 다만,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한 대(對)중 

견제라는 전략 자체는 이미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도 제시되었던 만큼 미국의 정치 지

형 변화에 따라 이러한 논의가 다시 표면화되거나 구체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

다. 따라서, 미국 내 관련 논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미국이 배제된 새로운 규칙 기반의 글로벌 경제 질서는 단기간에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유럽연합, 동남아 지역 등 대규모 경제권을 중심으로 하는 

역내 통합의 강화는 미국의 통상 정책으로 인한 혼란에 대응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를 구성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지역 내 협

력을 통한 대규모 경제권의 형성은 시장의 확대 및 공급망 다변화 등을 통해 그 자체로

도 경제적인 혜택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필요로 하

는 예측 가능한 대외 경제 환경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역시 중장기적으로 주변국과의 경제 협력 및 통합을 적극적



제3장 | 트럼프 행정부와 글로벌 경제 질서

소결 ∙ 57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 지역이나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예측 가능한 대외 경제 환경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좋은 협력 대상이다. 

유럽연합은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미국 다음으로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고 중국

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위해 수개월 간 보조금 조사를 수행할 만큼 규칙 기

반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다. 이와 유사

한 맥락에서 Malmström and Yeo(2025)는 유럽연합과 한국이 모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에 가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경우 CPTPP 회원

국의 GDP가 글로벌 GDP의 30%를 상회하게 되는데, 이는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

를 이끌어낼 수 있는 충분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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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의 전환 배경과 양상을 살펴보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관세) 정책이 향후 글로벌 경제 질서에 미칠 영향을 살펴

보았다. 이는 미국이 지난 80여년 간 유지되어온 규칙 기반의 자유무역 질서의 성립과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글로벌 경제 질서의 전환과 

관련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비시장경제(non-market) 

관행으로 인해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기존 통상질서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 아래에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글로벌 경제 질서의 전환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시기는 미(美)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이다.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과 미･중 갈등의 전조는 오바마 행정부 시기의 이른바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선언에서도 나타나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에는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와 공급망에 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미국이 주도하였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기존의 

규범 기반 자유무역 질서를 부정하고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는 행보를 보였다. 외교적

으로도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유럽연합(EU) 회원국들

과의 관계에서 갈등 양상이 표면화되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뒤를 이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보호무역주의로의 선회 

또는 기존의 규범에 기반한 통상질서로부터의 이탈이 보다 명확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중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기 말에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에 대한 대(對)중 관세를 대폭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대(對)중 관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며 미국의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공급선을 변경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의회와 협력하여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

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통과시키는 등 첨단기술 산업을 중심

으로 적극적인 산업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미국 내 제조업 재건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막대한 민간 투자를 유치하였다. 이 가운데는 

TSMC, 삼성전자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이 포함된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기존의 통상질서에서 이탈하여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한 배경으로는 이른바 

“China Shock”으로 대표되는 세계화의 충격이 거론된다. 기존의 정치권이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자유무역에 과도하게 집착한 결과 미국의 제조업이 쇠퇴하고 중산

층이 붕괴했으며 미국이 다른 국가들로부터 착취를 당해왔다는 인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 서사의 핵심이다.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부터 미 정치권에서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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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자리가 계속해서 강조된다. 다만, 학술적으로는 중국과의 교역이 초래한 실업의 

규모에 대해 논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China Shock” 서사가 중국과의 교역

이 초래한 세부적인 효과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미국 경제 구조의 변화와 같은 전

체적인 맥락을 도외시한 채 대중적인 담론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근래에 미국 등 주요국이 적극적인 산업정책으로 전환하는 배경에는 WTO 체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자리한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WTO 체제가 기존의 

관행이나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중국의 산업지원을 막지 못했다고 비판해왔다. 

미･중 기술패권경쟁으로 대표되는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공급망 단절 우려가 커

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광범위한 지원에 힘입은 중국 기업이 시장을 잠식하는 양상이 

되풀이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에 대한 

경계가 커지고 있다. 첨단무기 및 주요 신흥기술 산업에 사용되는 핵심원자재 공급망

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가 중대한 변화를 겪는 시점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관세) 정책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크게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글

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 방향에도 상당한 혼란을 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를 대상

으로 지속적인 관세 부과 위협과 유예를 반복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는 상호관세 등 

일부 관세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지는 등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또한 동맹국(우방국)과 적대국 및 과거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보를 보이며 주요국의 반발을 사고 있

다. 이에 따라 주요국이 이전에 중국으로부터의 디리스킹을 추진했던 것처럼 이제는 

미국으로부터의 디리스킹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지

만, 한편으로는 자국의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관세 

정책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도 노출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이 글로벌 경제 질서에 미칠 영향이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크게 WTO 체제에 대한 영향과 대(對)중 견제 

심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WTO 체제의 경우, 상호관세는 특정국과 조약을 새

롭게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지금까지 다른 국가에 부여한 가장 유리한 대우를 해당 국

가에도 부여해야 한다는 최혜국 대우 원칙을 위협한다. 미국은 국가에 따라 관세에 차

별을 두면서 이를 위배하고 있으며, 미국과 협상을 하는 국가 역시 특정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모든 국가에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WTO의 쇠퇴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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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일부 언론 보도 및 전문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베센트 재무장관을 

중심으로 개별 국가와의 무역 협상을 통해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체적인 형태 및 범주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동맹국을 중심으로 새

로운 블록(bloc)을 형성하여 공동으로 중국의 비시장 관행에 대응하고 블록 내에서 산

업정책을 공조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래에 서방의 여러 연구자들이 제시하여 왔다는 점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관세로 인해 동맹국(우방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

는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제시된다. 따라서 이

러한 블록의 형성 가능성은 섣불리 단정할 수 없으나, 만약 실제로 실현되거나 구체화

될 경우 이러한 블록에 잠재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과 중국 간 극심한 외

교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질서가 급변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유럽연합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미국을 제외한 새로운 규칙 

기반 통상 질서가 성립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여

전히 자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예측 가능한 대외 경제 환경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전문가들이 역내 경제 통합 강화를 제안하고 있으며, 이러한 블록

은 미국이 이탈하더라도 규칙에 기반한 통상 질서를 재정립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

이라는 기대를 받는다. 다만, 주요 선진국들과 중국이 정치적･경제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서방 국가들이 기존의 WTO 체제가 중국의 과도한 산업정책을 막지 못하였다

는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의 정립과 관련해서도 많은 불확

실성과 갈등의 소지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대외 경제 환경의 변화와 장단기적인 불확실성 증가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큰 부담과 과제를 안겨준다.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에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정책을 통해 주요 핵심 산업을 보호 및 육성하고 

상당한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글로벌 경제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과 양상에 대비

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여러 연구에서 미국산 에너지

(LNG) 수입 확대 방안, 미국이 안보 측면에서 필요로 하는 조선 및 방산 협력 확대 방

안, 미국 내 투자 확대 방안 등이 거론된 바 있다. 미국과 영국 간 합의에서 트럼프 행

정부가 10%의 보편관세는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관세를 그 이

상으로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세를 어느 수준까지 낮출 수 있

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가별로 서로 다른 관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국가의 대(對)미 수출은 감소하는 반면 상대

적으로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국가의 대(對)미 수출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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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사실상 무관세에 가까운 낮

은 관세(평균 0.7%)를 적용받았던 만큼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충분히 낮추지 못한다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강구상, 김혁중, 박은빈(2025)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조정하는 방안 역시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동 연구에서는 상호관세의 크

기가 국가별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관세가 낮은 지역에 위치한 

제조 시설에서의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미국과 공급망이 높은 수

준으로 통합된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미국으로서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가 쉽지 않

다는 점에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다만 동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이미 

기업에 최적화되어 있는 공급망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비효율이 초래될 가

능성이 높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개별 국가 간 무역 협상이 어떤 결과

로 이어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 상 양국이 합의에 이

르더라도 이를 다시 파기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수밖에 없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

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은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전략으로 연결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미 다수의 미국 씽크탱크 

전문가들이 유럽연합 회원국, 일본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우방국)을 대상으로 이러한 

전략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이는 중국이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

후 꾸준히 추진한 전략이기도 하다. 미국 시장의 규모가 거대하고, 미국이 서비스를 제

외한 상품 수지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미국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시장인 것은 틀림없으나, 이러한 구조가 초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이상 위험의 분산 

차원에서 다른 수출 시장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역내 통합 심화 및 확대가 중장기적인 해법으로 떠오른다. 여러 전문

가들이 유럽 연합이나 동남아 지역에 대해 역내 경제 통합 심화를 불확실한 대외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 통합의 강화는 단순히 지리적

으로 인접한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Malmström and Yeo(2025)는 확대된 경제 규

모를 통해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유럽연합과 우

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많은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위

해 안정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통상 질서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역내 

경제 통합 및 확장은 현재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좋은 전략이 된다. 역내 경제 

통합이 심화되고 확대된다면 이는 미국을 넘어서는 거대한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범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거대한 시장은 글로벌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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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의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

라가 일본, 동남아 국가 등과의 경제적 협력 및 통합을 추진하고 CPTPP에 가입하는 

등 주변국들과 거대한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역내 경제 통합 심화와 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제 질서의 재정립은 산업정책

과도 연결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동맹국 간 경제적 블록(bloc)의 필요

성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동 블록이 중국의 비시장 관행에 공동으로 대응할 뿐만 아

니라 블록 내 보조금에 대한 공동의 규칙 설정하고, 첨단기술 제품을 공동으로 생산하

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글로벌 경제 질서가 재정립될 때 어느 국가가 주축이 되어 

참여할지는 불확실하지만68), 이와 관계없이 산업정책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새로운 추세에 따라 적극적으로 산업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우리나라와 유사

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일정 수준 산업정책을 공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68) 해당 시점의 미국 행정부의 정책 기조, 중국이나 동맹국(우방국)에 대한 접근 방식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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